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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자율준수 서약서

본인은 ㈜대동의 임직원으로서, 준법경영이 공정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고 신뢰받는 일류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제조건임을 깊이 인식하고,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행동규범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첫째, 회사의 경영원칙, 핵심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하며, 높은 준법의식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한다.
둘째, 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국내외 법규 및 사내 규정을 준수하고, 법규 및 사내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되는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이를 지시, 승인, 방조 또는
묵인하지 아니한다.
 (1) 공정한 경쟁
본인은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고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한다. 본인은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경쟁하며, 담합 등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아니한다.
(2) 상생 협력
본인은 협력업체를 사업의 동반자로서 존중하고, 하도급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부당한
요구 및 보복적 행위 등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3) 부패행위 금지
본인은 사업의 기회를 얻거나 편의를 제공받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공무원, 고객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게 부정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지 아니하며, 부패 방지를 위한
국내외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준수한다.
(4)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본인은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 보호 관련 법규와 사내 규정을 철저하게 준수한다. 본인은
회사의 영업비밀, 기밀정보 등을 누설하지 아니하며, 타인의 지식재산을 존중하여 부당한
방법으로 영업비밀 취득, 무단사용, 복제, 배포 등 침해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셋째, 본인은 주요 사업의 추진, 계약 체결 등 회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법규 위반으로 인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반드시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넷째, 본인은 국내외 법규, 사내 규정 및 본 행동규범에 위반되거나 위반 우려가 있는 사항을 인지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회사에 통보한다.
다섯째, 본인은 임직원 교육, 모니터링, 현장점검 및 사후조치 등 준법경영 실천을 위한 회사의 모든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기업 자체적으로 수립·운영하는 교육·감독 체계 등
내부준법시스템을 뜻함

CP는 왜 필요한가?
① 공정한 경쟁 문화의 조성
② 법 위반에 따른 기업손실의 사전예방
③ 투명·정도경영 기업으로서의 대내외 이미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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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의 구성요소
① CP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②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③ CP 운영을 담당하는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④ 자율준수 편람의 제작·활용
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자율준수 교육 실시
⑥ 내부 감시체계 구축
⑦ 공정거래관련 법규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⑧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1.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적용되는 법률

(1) 하도급법의 적용
  하도급 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 등을 위탁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용역 등을
위탁받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고, 위탁받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용역 등을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수령하는 행위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용역”이라 함)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 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

하도급 4대 핵심 불공정 하도급행위(3배 손해배상 책임) 
1. 부당단가인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및 감액 금지) 
2. 부당발주취소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3. 부당반품 금지 
4. 기술자료 유용행위 금지
- 하도급 3배 배상제에 해당 수급사업자가 법원에 손해배상을 신청할 경우 원사업자는 공정위 처분에 더하여 발생한 손해액의 3배 내에서 배상 책임 (→ 법 제35조 제2항) 
↳ 배상액은 고의 여부, 수급사업자 피해 규모, 원사업자가 취한 이득, 위반 행위의 기간 및 횟수, 원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시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 될 수 있도록 벌점 5.1점을 부과함으로써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하도급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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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주의사항 및 행동지침
 
 ■ 서면 작성 발급 (제3조)
 하도급법 상의 “서면”이 되기 위한 6가지 법정기재사항
 - 위탁일 및 위탁의 내용(목적물)
 - 목적물 인도시기 및 장소
 - 검사의 방법 및 시기
 - 대금과 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 원사업자 제공 원재료 등의 품명ㆍ수량ㆍ제공일ㆍ대가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 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시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과 방법

“서면”의 교부시기
 - ‘사전’ 발급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
수급사업자가 공사에 착수하기 전
- 설계변경 또는 추가공사시 작업지시 전 추가∙변경서면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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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사항이 전부 또는 일부 누락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공사나 제조에 착수한 후에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추가 위탁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추가서면을 미교부하는 행위
- 추가 위탁 물량 또는 내역이 입증되었으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나 정산서 
교부를 미루는 행위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 하도급거래의 실제와 상이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







사례연구2

[관련사례] 강림중공업㈜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Welding Body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하도급대금 및 단가 등 법정 기재사항 등 일부를 누락하여 계약서면을 발급하였고, 
 5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용 보일러 부품인 Boiler Convection 등을 제조위탁 하면서 수급사업자가 +
 작업을 시작한 후에 계약서면을 지연 발급함

[공정위 심결]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을 하면서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대금 등 법정 기재사항이 
누락된 서면을 발급하였으며, 수급사업자가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하고 지연하여 발급한 행위로서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

[제재내용] 시정명령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제4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의 의미
 - 목적물 등과 같거나 유사한 것에 대하여, 동일 또는 유사한 시기에,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거나, 용역위탁을 받도록 강요하는 것
[예] 최저가 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하도급대금이 낮은 경우,
      계속적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목적물 제조에 필요한 원자재 가격이나 
인건비가 인상되었음에도 단가를 인하하는 경우
 - 부당성의 판단은 하도급대금 결정의 내용, 수단, 방법, 절차 등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타당한지 여부를 고려
[예] 수급사업자에게 가격결정에 필요한 자료·정보·시간 등을 성실하게 제공하였는지,
수급사업자와 실질적이고 충분한 협의를 하였는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해 수급사업자의 자율적인 의사를 제약하였는지,
정상적 거래관행에 어긋나거나 사회통념상 올바르지 못한 행위나 수단을 사용하였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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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적 거래계약 기간 중 원사업자가 글로벌 가격경쟁 심화나 환율변동 등을 이유로 사전협의 과정 
없이 종전에 비해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수급사업자에게 통보하는 행위
- 단가를 결정하지 않은 채 위탁하여 목적물의 납품이 완료된 후 수급사업자의 가격협상력이 낮은 
상태를 이용하여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 보다 낮게 하도급대금(단가)을 결정하는 행위
 - 단가 인하분을 타 품목이나 타 공사 등을 위탁할 때 보전해 줄 것처럼 하면서 단가를 인하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경쟁입찰을 실시하면서 최저 입찰가가 원사업자의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경우에 재입찰을
 실시한다는 점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이유로 최저입찰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지 아니하고 그 업체를 포함하여 상위 2개 또는 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실시하여 
 그 중 최저가를 제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함으로써 최초 입찰시의 최저 입찰가보다 낮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에 의해 추가된 비용을 수급사업자들에게 전가하기 위하여 
수급사업자별로 일방적인 절감액을 할당한 후 사정변경을 이유로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1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 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급사업자를 속이고 이를 이용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가격의 적정성 불문)

사례연구
[관련사례] SK건설은 입찰 전 현장설명회에서 ‘최저가 낙찰’이 기준이라고 제시하고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최저가로 투찰한 업체가 내부 원가절감 기준 예가의 범위에 들지 않는하고 하여 
최저가 2개 업체를 상대로 재입찰을 실시함




[공정위 심결] 낙찰 혹은 유찰선언 없이 다시 입찰을 실시한 행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단가를
인하하고자 하는 행위로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 부당특약금지 (제3조의4)
 
“부당특약”의 의미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모든 유형의 계약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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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입찰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나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사업자의 견적 누락(단가 미기재 등) 또는 견적 착오(규격, 수량, 단위등 오기)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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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사업자가 제3조제1항의 서면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민원처리, 산업재해 등과 관련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목적물의 하자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수급사업자의 비용으로 당해 목적물과 동일한
사양으로 교체하여야 한다는 약정
- 원사업자가 입찰내역에 없는 사항을 요구함에 따라 발생된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약정 
- 발주자의 요청에 의한 장비규격의 변경 등으로 발생한 비용을 수급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는 약정
- 하자보수보증증권 상의 보증기간을 하도급계약의 하자담보책임기간보다 길게 산정하여야 한다는 약정,
* 관련 법령(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발주자 계약조건, 통상적인 거래관행, 위탁내용 및 특성 등으로 볼 때 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한 비용이나 책임을 수급 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예] 인허가, 품질관리 관련 비용
      원사업자가 부담할 민원처리, 산업재해처리 비용
원사업자 요구 등에 따른 재작업, 추가작업 비용

*그 밖의 유형별 부당특약[부당특약 고시(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2019-4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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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e: ]

■ 부당한 위탁취소 및 수령거부 금지 (제8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위탁취소”의 의미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위탁을
취소(해제, 해지)하거나, 위탁할 때 정한 발주량, 사양 등 위탁 내용을 변경(해제, 해지)하는 행위

“수령거부”의 의미
- 원사업자가 용역을 위탁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적물 등의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예]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고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사전에 정한 기준보다 높은 검사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구두로 추가 위탁 후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는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image: ]
- 파산·회생절차의 신청, 영업취소·영업정지 등 계약내용을 정상적으로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지연하여 기간 내에 용역수행이 곤란한 경우 
- 수급사업자가 직접 조달한 원재료의 품질불량 등으로 목적물의 품질∙성능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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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발생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책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음에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력 부족 등을 이유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 용역수행에 차질이 있다는 등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수급사업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수급사업자의 용역업무를 위탁하는 행위
- 동의, 합의를 강요하는 등 수급사업자의 형식적인 동의를 받아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삼성중공업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협력사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사외
 협력사들에 제조 위탁한 선박 부품 1600여 건을 임의로 취소 및 변경하였음

[공정위 심결] 삼성중공업은 위탁변경 시스템을 통해 협력사에게 위탁취소 및 변경 동의 여부만을
 선택하도록 했을 뿐, 협력사가 입게될 손실 등의 협의 절차는 존재하지 않았음. 또한 관련 
 시스템에는 위탁취소 및 변경 사유를 입력하는 항목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협력사들은 이유를 
 모른채 동의여부만을 선택할 수 밖에 없었음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검사 및 검사결과 통지 (제9조)

목적물 수령일(용역수행 완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검사결과 통지
- 검사비용(검사 장비·SW 구입비용 포함)은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원사업자 부담
- 복잡∙다양한 기술적 검사가 필요한 경우 검사결과 통지가 늦어질 수 있으나, “발주처 검사지연, 
발주처 납기준수” 등의 사유로는 예외 인정 불가



■ 부당 감액금지 (제11조)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부당 감액”의 의미
- 협찬 요청, 원자재 가격 하락 등 그 이유나 금액에 상관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이 없음에도
발주시 결정한 하도급대금을 발주 후에 감액하는 행위
[예] 장기·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저가 수주 등을 이유로 당초 계약과 달리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납품기한 등 거래조건 변경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해주지 않는 행위
다른 계약의 체결을 이유로 추가비용 수령을 포기하도록 하는 행위
법정 검사기간 경과 후 불량 등을 이유로 반품하고 감액하는 행위
- 계약조항, 특약 등 대금 감액에 대한 사전 합의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감액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 하도급대금 감액시에는 감액대상, 금액, 방법, 사유와 기준 등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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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납기 지연 등 수급사업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 해당 부분을 수령 거부 또는 반품하고
관련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경우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원사업자가 수령한 목적물의 결함 또는 하자를
직접 처리한 후 불량 처리에 소요된 비용을 감액한 경우
- 하자, 납기 지연으로 인한 목적물 가치의 저하가 명확하여 객관적으로 상당한 가치 감소분을
하도급대금에서 감액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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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사업자가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종전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환율변동 및 원자재가격 인하 등을 정당한 사유로 제시하였으나 제시한 사유와 무관한 가공비
항목에서 납품단가를 일률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발주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당초 수급사업자들이 수행하기로 되어있는 과업과 
관련 없는 과업이 추가되면서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이를 수급사업자들이
제시한 견적금액에서 일방적으로 일정률씩 획일적으로 인하하는 행위
- 수급사업자와 단가 인하가 합의된 경우에, 합의 전 발주된 물품에까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

■ 기술자료 제공요구 및 유용금지 (제12조의3)

- 4대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 하도급 3배 배상제 대상

“기술자료 제공요구”의 의미
- 기술지도, 품질관리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자신 또는 제3자가 기술자료 (수급사업자의 기술개발, 
생산,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경영상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하는 행위
[기술자료 예시] 작업공정도, 작업지시서, 설비배치도, 기계운용 매뉴얼, 기계 조작 방법,
장비제원, 시방서, 원재료 성분표, 설계도, 회로도, 제품개발계획, 연구자료, 연구개발보고서,
소스코드 또는 소스코드 관련 정보 등
- 기술자료 제공요구시에는 요구 대상(범위), 목적, 비밀유지방법, 권리관계, 제공 대가, 
대가 지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면을 수급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함
기술자료 제공 요구시 서면 기재 사항 
① 기술자료 제공 요구목적 
② 요구대상 기술자료와 관련된 권리귀속 관계 
③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 
④ 요구대상 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⑤ 요구일, 제공일 및 제공방법 
⑥ 그 밖에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기술자료 유용”의 의미
- 수급사업자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그 취득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기술자료를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예] 입찰제안서에 포함된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유용, 유출하는 행위
계약종료 후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하고 제3자에 기술자료를 공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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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제품 등에 대한 관계 기관 신고 서류에 수급사업자 기술자료가 포함된 경우
- 공동 기술개발 약정 후 개발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단가 인상요청을 받은 후 인상폭 결정과 직접 관련있는
원재료의 원가 비중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제품 하자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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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의 제공을 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입찰과정에서 제안서 내 기술자료를 제공받는 행위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관련 없는 내용을 삭제한 기술자료 제공에 대해서 완전한
상태의 기술자료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공동 기술개발 계약을 통해 수급사업자의 핵심기술을 탈취한 후 공동개발을 중단하고
자체적으로 혹은 제3자를 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현대중공업은 20여 년간 핵심 부품 국산화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여 온 
글로벌 강소 하도급 업체로부터 강압적으로 기술자료를 취득한 후,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하여 
해당 기술자료를 다른 업체에게 제공하여 피스톤 생산을 이원화하고 단가를 인하한 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하였음

[공정위 심결] 현대중공업은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자료를 요구하였고, 요구과정에서 법정 서면도
교부하지 않았으며, 하도급 업체의 기술자료를 유용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하도급법에 위반됨

[제재내용] 과징금


■ 선급금 지급의무 (제6조)

“선급금 지급의무”의 의미
-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15일 초과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 발생 * 2019. 개정일 현재 연 15.5%)
- 기성금 등의 지급시 기 지급된 선급금을 일시에 전액 공제하거나 기성율보다 높게 공제할 수
없음(기성비율에 맞게 공제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제13조)

“하도급대금 지급의무”의 의미
-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 또는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함
-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할 경우에도 60일 이내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어음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다면 그 초과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연 7.5%, 공정거래위원회의 
‘어음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시의 할인율 고시’ 참고)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지급하는 경우, 년 15.5% 이율을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함(하도급대금*0.2*지연일수/365) 
- 발주자가 있는 경우, 원사업자는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대금의 현금비율 이상으로 하도급대금의 
현금비율을 유지해야 하며, 발주자로부터 수령한 어음의 만기일보다 짧은 기간으로 하도급대금
(어음)의 만기일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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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하자 등이 발견되어 재작성을 시킬 경우, 하자 등이 치유된 목적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기산 가능
- 목적물이 일정한 수준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한 시점을 급부 수령일로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경우, 그 증거자료(예. 테스트 결과보고서)까지 수령한 날로부터 하도급대금 지급기일 기산 가능 
(계약서류상의 납기일 이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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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주처의 대금 미지급 혹은 지연지급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해서 지급하는 행위


사례연구

[관련사례] ㈜태아선설은 2009년 아라뱃길 제6공구 공사에 필요한 쇄석골재 및 혼합골재를
 ㈜경인씨앤엘에게 제조위탁한 후 2010년 계약한 쇄석골재 및 혼한골재를 납품받았음에도 이 중
 혼합골재의 하도급대금 7억 1300만원을 법정 지급기일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음

[공정위 심결] 혼한골재 제조를 위탁하고 목적물을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하도급대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는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 1항 및 8항의 규정에 위반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및 지급의무 (제13조, 제16조의2)

“설계변경 등”의 의미
- 위탁 이후의 사정으로 설계변경, 목적물 등의 납품 등 시기의 변동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되거나 목적물의 완성에 추가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도급계약금액 조정내역 통지의무”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받은 사유와 내용을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함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하도급계약의 내용을 조정해 주어야 함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의무“
- 특정 원재료에 소비되는 재료비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그 원재료 가격이 10% 이상 
변동되는 경우, 
- 원재료의 가격 상승에 따라 재료비가 변동되는 경우, 나머지 목적물 등에 해당하는 하도급 대금의 
3% 이상 변동되는 경우,
- 노무비가 하도급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로서, 최저임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 임금상승에 따라 노무비가 변동된 경우 가격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함
-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금조정 협의를 개시해야 함
-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법 위반에 해당

[image: ]
-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시 조정을 위한 기준 시점 이전에 지급한
선급금은 조정대상 금액에서 제외 가능
-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추가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일부 공종에 있어 하도급금액이
원도급금액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하도급금액을 기준으로 증액해 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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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등에 따른 조정금액에서 원도급계약 체결시점부터 하도급계약 체결 시점까지의
물가상승률을 공제하는 행위
- 하도급대금을 조정을 하지 않기로 특약하는 행위
- 발주자와는 물가변동 등을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으나, 수급사업자에게는 약정, 
국가계약법(계약 후 90일 경과 요건) 등을 이유로 조정하지 않는 행위
- 수급사업자의 협의 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행위

■ 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제17조)

“부당한 대물변제”의 의미
-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자발적 동의가 있어도, 어음수표의 부도, 당좌거래의 정지·금지, 
파산신청, 회생·간이회생절차 개시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물변제 금지
- 원사업자는 대물변제시 해당 자산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2) 공정거래법의 적용

■ 부당한 공동행위 (법 제40조 제1항)
부당한 공동행위(Cartel, 담합)란 부당하게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행위를 말함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 이유 
카르텔은 시장경제 전반에 걸쳐 많은 폐해를 유발하는 ‘시장경제의 암(癌)’으로 비유 됨. 기업에서는 신기술과 신상품을 개발할 유인을 감소시키고, 소비자에게는 높은 가격으로 낮은 품질의 상품을 선택권없이 구입하도록 강제하게 되며, 국가경제 전체적으로는 기술혁신의 침체로 잠재 생산능력의 증가를 저해하는 등 경제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됨. 
▶ OECD 및 선진경쟁당국들은 카르텔이 최소한 10% 정도의 가격인상을 유발한다고 추산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다음의 3가지 요소에 해당할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되어 법에 위반됨
     • 둘 이상의 사업자
 – 둘 이상의 사업자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
     • 합의의 존재
     – 사업자 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는 계약·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 간의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함
     • 경쟁제한성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사업자간의 경쟁이 감소하여 특정사업자가 가격, 수량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미칠 우려가 있어야 함
 ■ 유의사항
–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과당 경쟁방지, 경영압박에 대한 업계의 자구책, 정부 고시가격 준수 등이 부당한공동행위를 합리화하는이유가 될 수 없음
– 원재료·상품을 구입하는 제조·유통업자의 구매 시의 공동행위도 문제가 됨
·	공동으로 공급자의 가격인상 요구를 거부하기로 하는 것
·	특정 공급자로부터만 구매하기로 하는 것
·	공급자에 대하여 현저하게 유리한 가격이나 거래조건 등을 강요하기 위해 공동구매하기로 하는 것 
 – 부당한 공동행위는 일시에 동일한 행위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행해지는 경우에도 성립함
■ 합의의 개념
–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들간 의사의 합치를 의미(합의만 있고 실행이 되지 않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성립)
– 합의는 계약ㆍ협정 등과 같은 명시적 합의뿐만 아니라 사업자간 양해와 같은 묵시적 합의까지 포함
       → 시장점유율이 높은 선도업체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가 이에 동조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의식적 병행행위일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정황 증거(정보교환, 만남의 증거 등)가 있을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됨

■ 부당한 공동행위의 추정 (법 제40조 제5항)
부당한 공동행위는 명시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고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합의의 존재’를 입증하기가 용이하지 않음. 이런 점을 감안하여 법은 추정제도를 두어 아래 (가), (나)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되면 사업자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추정 :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거나 간접적인 사실만 있는 경우 직접적인 사실이 있는 것으로 일단 정하여 그에 따라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
(A)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B) 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가) 해당 거래분야 또는 상품·용역의 특성 등 관련 정황에 비추어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 성립요건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 + 외형상 일치 
      (1) 정황증거
 ◎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정황증거로 인정되는 사항
        • 직·간접적인 의사연락 등의 증거가 있는 경우
         예) 해당 사업자간 가격인상, 산출량 감축 등 비망록 기입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모임을 갖거나 연락 등을 하고 그 이후 행동이 통일된 경우
• 공동으로 행해져야만 당해 사업자들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행해졌다면 당해 사업자 각각의 이익에 반하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예) 원가상승 요인도 없고 공급과잉 또는 수요가 감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동일하게 인상하는 경우
• 당해 사업자들의 행위의 일치를 시장상황의 결과로 설명할 수 없는 경우
예) 원재료 구입가격, 제조과정, 임금인상률, 어음 할인금리 등이 달라 제조원가가 각각 다른데도 가격 변동폭이 동일한 경우
• 당해 산업구조상 합의가 없이는 행위의 일치가 어려운 경우
예) 제품차별화가 상당히 이루어진 경우에도 개별 사업자들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 또는 판례에서 인정된 정황 증거
•	합의사실을 나타내는 회사 내부문건(단, 합의사실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실제 행위와도 일치한다면 합의에 대한 직접적 증거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음)
•	실무자, 임원모임 또는 협의체 등에서 가격인상 등을 논의한 사실
•	가격인상 정보 또는 영업방식을 사전 교환한 사실
•	원가나 비용구조가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유사시기에 동일한 가격수준, 같은 인상률로 인상한 사실
•	시장구조, 과거 법 위반 전력 등
•	모임을 나타내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2)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요소
 • 가격 등의 변동률, 변동시점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변동시점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변동폭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로 인한 소비자의 상품 또는 용역들간 구매대체의 정도가 미미한 경우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
- 입증하려는 합의의 내용이 다소 느슨한 형태의 합의(예. 가격을 특정 수준으로 인상하는 합의가 아닌, 가격을인상하자는 등의 방향만 공동으로 결정하는 합의)라면 가격 등 경쟁변수의 변동률 등에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 외형상 일치 인정 가능 사례
•	경쟁사별 상품 가격의 인상폭이 원단위까지 동일한 경우
•	품질이 대체로 동일하고 상호대체성이 큰 시멘트를 제조하는 7개 사업자들이 3주에 걸쳐서 연속적으로 가격을 인상하였는데, 가격 인상률이 대체로 14%에 근접하나 회사별로 최대 1.4%의 차이가 있었던 경우

(나) 법상 부당공동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은 때
■ 성립요건 : 외형상 일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1) 외형상 일치
※ 상기 (가)항의, (2)외형상 일치 요건과 내용 동일
(2)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
 ◎ 외형상 일치 창출에 ‘필요한 정보’의 교환여부 판단기준
• 정보의 종류 및 성격
- 가격, 생산량 등 교환되면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은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정보가 교환된 시점
- 사업자의 의사결정 시점에 임박해 정보가 교환된 경우 인정 가능성 높음
• 외형상 일치의 내용과 교환된 정보의 내용 간의 관계
- 교환된 정보의 내용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가격 등 경쟁변수에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인정가능성 높음
◎ 필요한 정보의 교환 인정 가능 사례
• 가격, 생산량, 원가, 판매·재고·출고량, 거래조건, 지급조건 등 경쟁상 민감한 정보로서 미래정보, 비공개 정보, 개별 사업자별 경쟁변수가 특정되는 정보가 경쟁사업자 간에만 배타적으로 교환된 경우
• 가격인상 결정 시점에 임박하여 인상일자, 인상계획 내역 등의 교환이 이루어진 경우 
• 가격인상계획 관련 정보가 상호 교환되었고, 각 회사들이 제시한 가격 인상안에 준하는 수준의 가격인상이 실제로 있었던 경우

■ 합의 추정의 복멸
- 공정거래법에 따라 합의가 추정되는 경우, 사업자는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거나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추정을 복멸할 수 있음
 ㈎ 합의 추정의 전제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단의 ①, ② 중 어느 하나를 입증) 
1 외형상 일치가 없었다는 점 
2 합의가 있었을 상당한 개연성이 없다는 점 또는 외형상 일치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교환된 적이 없었다는 점 
㈏ 외형상 일치가 합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 
<예 1> 가격에 미치는 외부적 요인(금리, 환율, 원자재 가격 등)의 변동에 대해 사업자들이 내부프로세스를 거쳐 ‘각자‘ 대응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외형상 일치 
<예 2> 다른 업체의 가격 인상 등을 단순추종하는 과정(의식적 병행행위)에서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예 3> 행정지도(구두 등 유형 불문)에 ‘각자’ 따른 결과 외형상 일치가 나타난 경우
■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법 제40조 제2항)
공동행위 중 산업정책적 고려의 필요성이 있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통해 이를 법 위반으로 보지 않음
· 공동행위가 다음의 목적을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공정거래위원회 인가를 받은 경우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법 제40조 제2항)
1 불황극복을 위한 산업구조조정, ② 연구·기술개발, ③ 거래조건의 합리화, ④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 (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9호)
•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거래조건이나 대금 지급 조건을 정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설비의 신·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제한하는 행위
• 상품(용역 포함)의 생산·거래시 상품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영업의 주요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는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기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함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가격, 생산량, 그 밖의 정보를 주고 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그 밖의 정보」 : 가격, 생산량 외 ① 상품·용역 원가, ② 출고량·재고량·판매량, ③ 상품·용역 거래조건 또는 대금·대가 지급조건

(가)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유지·변경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가격 인상·인하율을 결정하거나 일정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하는 행위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가격인상을 합의하는 행위 
• 평균가격, 기준가격, 표준가격, 최고·최저가격 등 가격 설정기준을 정하는 행위 
예) 경쟁 철강업체와 특정제품에 대해 기준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준수치 않을 경우 경쟁 철강업체와 공동으로 특정업체를 제재하는 행위
• 할인율, 이윤율 등 가격 구성요소의 수준이나 한도를 정하거나 일률적인 원가 계산 방법을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가격을 동일하게 하는 행위 
• 과당경쟁 방지, 고시가격 준수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동일한 원가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동일한 원가인상 요인이 발생하여 동일한 수준의 가격인상을 한 한 경우 
• 법률 등에서 가격수준을 직접 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지도와 부당한 공동행위 
(행정지도가 개입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 위법한 경우 
• 행정기관이 법령상 구체적 근거 없이 사업자들의 합의를 유도하는 행정지도를 한 결과 부당한 공동행위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부당한 공동행위는 원칙적으로 위법 함 
• 행정기관이 사업자들에게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한 경우, 사업자들이 이를 기화로 별도의 합의를 한 때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함 
예시 1) 행정기관이 가격 인상률을 5% 이하로 하도록 행정지도한데 대해 사업자들이 별도의 합의를 통해 가격 인상률을 5%로 통일한 경우 
예시 2) 행정지도 전에 사업자들이 가격인상 정도 등을 합의한 후 행정지도에 공동으로 대응한 경우 
예시 3)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후, 별도로 모임을 가지고 행정지도의 수용 여부, 시행절차나 방법 등을 합의한 경우 (이 경우에는 합의의 내용 및 성격, 중대성의 정도 등에 따라 위법성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 위법하지 않은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사업자가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행정기관이 사업자로 하여금 법 제40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하는 것을 행정 지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로서, ① 그 행정지 도의 목적, 수단, 내용, 방법 등이 근거법령에 부합하고 ② 사업자들이 그 행정지도의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경우 
• 행정지도에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따른 경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시 1) 행정기관이 각 사업자의 요금수준을 사실상 인가한 결과 사업자들간에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유사하게 형성된 경우
* 행정지도 : 행정주체가 스스로 의도하는 바를 실현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기대하여 행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실제상 지시, 권고, 요망, 주의, 경고 등의 다양한 용어로 시행되고 있다)를 말함

(다) 거래지역 및 거래상대방 제한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제한하거나 거래처 또는 거래지역을 공동으로 정하여 상호 간에 침범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 
• 특정한 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도록 하거나 특정사업자 하고만 거래하도록 공동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없이 공동으로 특정한 사업자를 우량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라) 상품의 종류 또는 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 공동으로 규격 또는 종류별로 생산품목을 할당하거나 공동으로 생산품목을 결정하는 등 사업영역을 설정하는 행위 
• 거래승인 거부, 거래시기 제한 등 신상품의 출고를 제한하는 행위

(마)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는 행위 
◎ 개념
•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8호에서 입찰 또는 경매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입찰 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1 낙찰 또는 경락의 비율 
2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그 밖에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이 되는 요소가 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판례】
• ‘입찰담합’이란 입찰자가 입찰에 참여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인 것을 그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쟁자가 있는 것처럼 제3자를 시켜 형식상 입찰을 하게 하는 소위 들러리를 세운다거나, 입찰자들끼리 특정한 입찰자로 하여금 낙찰받게 하거나 당해 입찰에 있어서 입찰자들 상호 간에 가격경쟁을 하는 경우 당연히 예상되는 적정한 가격을 저지하고 특정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입찰실시자에게 그 상당의 손해를 입히는 결과를 가져올 정도의 가격으로 낙찰되도록 하기 위한 사전협정으로서 그 어느 경우이건 낙찰자가 된 입찰자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0.6.9.선고99두2314) 
• 일부 입찰자와 담합이 있었으나 다른 입찰자와는 담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입찰 시행자의 이익을 해함이 없이 자유로운 경쟁을 한 것과 동일한 결과로 되는 경우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할 위험성이 없음(대법1983.1.18.선고81도824) 
• 법(舊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의 부당한 공동행위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요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실행을 요하지 아니하며, 또한 법(舊공정거래법) 제 19조 제1항의 합의는 특정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가 합의할 필요는 없고 일부의 사업자들 사이에서만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것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평가되는 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성립함(대법원 98두 15849, 1999.2.23.선고)

★ 입찰 관련 행동지침 
◎ 수주자 선정에 관한 행위
■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유의사항】
1 사업참여 관련 정보교환 
–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발주정보, 사업활동 실적, 대상물건 등과 관련한 수주실적 등 수주예정자의 선정과 관련된 정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됨 
2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 사업자는 과거 입찰에 있어서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를 이후의 수주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에 관한 기준으로 하는 것 같은 형식으로 정리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3  입찰가격의 조정 등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 이외의 입찰참가자가 수주예정자로부터 입찰가격에 관한 연락, 지시 등을 받은 상태에서 수주예정자가 수주 받을 수 있도록 각각의 입찰가격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됨 
4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한 이익공여 
– 사업자는 수주예정자에게 다른 입찰참가자 등에 대하여 업무발주, 금전지불 등의 이익제공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됨 
5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대한 참가의 요청, 강요 등 
– 사업자는 입찰참가를 예정하는 사업자에 대해 수주예정자의 결정에 참가할 것 또는 결정의 내용에 따를 것을 요청, 강요하고 결정에 참가, 협력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인 취급 등으로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결정의 내용에 따르지 않고 입찰한 사업자에 대해 거래거절, 사업자 간 차별적 취급, 금전지불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공동기업체의 조합에 관한 정보교환 
– 공동기업체로서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는 단체 또는 다른 공동사업체로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당해 입찰참가를 위해 공동기업체의 결성에 관한 사업자의 조합에 관해 정보교환을 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가격에 대한 행위 
■ 최저 입찰가격 등의 결정 
– 사업자는 입찰에 관한 최저입찰가격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됨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를 타 사업자와 교환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발주자가 예정가격의 산정을 위해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동향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입찰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를 교환, 수집, 제공하거나 이를 촉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정보의 수집·제공, 경영방침 등
【수주예정자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수주의욕의 정보교환 등 
–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에 관한 정보의 정리·제공 
【최저입찰가격 등의 결정 행위에 관한 유의사항】
※ 입찰가격의 정보교환 등 
–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는 당해 입찰에서의 입찰가격에 관한 정보에 대해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자단체가 관련 정보를 수집, 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 지명과 입찰참가 예정에 관한 보고 
– 사업자 간 각 사업자에 대해 지명경쟁입찰에 관한 지명을 받은 것과 입찰참가의 예정에 대해 보고를 구하여서는 아니 됨 
■ 입찰의 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수준에 관한 정보교환 등 
– 입찰대상이 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수준과 가격동향에 관한 정보에 대해 발주자로부터 예정가격의 산정에 활용하기 위한 정보제공을 의뢰를 받는 등에 대해 당해 입찰에 참가하려고 하는 사업자 간에 정보교환을 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에 정보를 수집·제공하거나 이러한 사업자 간의 정보교환을 촉진하여서는 아니 됨

(바) 가격, 생산량 등 정보를 교환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 정보교환 합의의 위법성 성립요건
① 합의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의 교환에 대한 경쟁사간 합의 성립 
- 경쟁상 민감한 정보 : 가격, 생산량, 원가, 출고·재고·판매량, 거래조건 또는 지급 조건 
- 정보 교환 : 이메일, 전화통화, 회의 등 알리는 수단은 불문하며 사업자단체(협회, 협동조합 등), 제3의 사업자 등 중간 매개자를 거쳐 간접적으로 알리는 행위 포함 (단, 중간매개자에게 일방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기만 한 경우는 정보교환으로 보지 않음) 
- 합의 : 명시적 의사연락 뿐 아니라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 포함 
＊ 묵시적·암묵적 의사의 합치의 경우 ▲정보교환이 장기간에 걸쳐, 빈번하게,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직급 간, 의사결정 전에 이루어지고, ▲교환된 정보를 각자 활용하는 등의 행태가 나타나 는 것이 일반적임 
② 경쟁제한 : 그 합의의 실행 결과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 
- 경쟁이 부당하게 제한되었는지 여부는 ㉠ 시장상황, ㉡ 시장구조 및 상품 특성, ㉢ 점유율, ㉣ 정보의 특성, ㉤ 정보교환의 양태, ㉥ 정보교환의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③ 효율성 증대효과 : 경쟁제한효과를 상쇄할만한 효율성 증대효과가 없어야 함 
- 정보교환이 효율성 증대효과가 있고, 그러한 효과 창출에 정보교환이 필수적이며, 효율성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를 상쇄하는 경우 정보교환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부당한 공동행위로 주의해야 할 행위 유형(예시) 
• 경쟁사들이 자신의 대리점들에게 공급하는 제품의 출고가, 지급하는 판매장려금 관련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한 경우 
• 구성사업자들이 사업자단체에게 재고량, 판매량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자단체가 이를 문서로 정리하여 전체 사업자들에게 송부한 경우 
•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들이 매월 말 가격정보를 경쟁사들에게 통지하면, 이를 통보 받은 경쟁사들이 해당 가격을 참고하여 자신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 관행이 5년 가량 지속되어 온 경우

■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
(가) 시정조치 (법 제42조)
공동행위 행위자에 대한 당해 행위 중지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및 기타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나) 과징금(법 제43조, 시행령 [별표6] 2.3) 
공동행위 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매출액의 20% 한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관련 매출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40억원 이내에서 중대성의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함 
여기서 관련 매출액이란 위반사업자가 위반기간동안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판매한 관련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입찰담합 및 이와 유사한 행위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의미함 
(다) 벌칙(법 제124조 제1항 제9호)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 자진신고자 감경제도 (Leniency Program)
부당한 공동행위 참가 사업자가 그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과징금 또는 시정조치, 고발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법 제44조, 시행령 제51조)
(가) 과징금 면제 및 시정조치 면제 또는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최초 제공한 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 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나) 과징금 50% 감경 및 시정조치 감경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진신고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후 조사에 협조한 자 중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 자 
•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하였을 것 
•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다) 반복 법 위반 사업자 감면 제한 
◎ 부당한 공동행위로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는 자진신고나 조사협조를 하더라도 시정조치와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 불가

(라) 재판에서 조사과정과 달리 진술하는 등의 경우 감면 취소 
◎ 부당한 공동행위를 자진신고하여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감경・면제받은 자가 
• 중요 진술·제출자료를 재판 과정에서 부정하는 경우 
•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정 불출석 등 정당한 이유 없이 재판에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는 경우 
• 자진신고한 공동행위 사실을 부인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거래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조건을 
변경하거나 경제상 이익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규율내용 및 행동지침

■ 거래의 유형, 수급사업자의 규모 등 하도급법 적용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도 당사가
 수급사업자보다 거래상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 남용 금지규정은 적용됨. 
■ 거래상대방에게 구입의사가 없는 상품 또는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당사에게 경제적 이익을
강요하는 행위,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부당한 대금지급 지연, 감액, 재작업 지시, 정보성과물에 대한 사용권리 제한, 
협찬금 요구 등)은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불공정 거래행위에 해당됨

[image: ]
“거래조건의 설정·변경”
- 계약서 내용에 관한 해석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위탁자의 일방적인 해석에 따라야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위탁자가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 유효기간중에 정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추어 부당한 거래조건을 추가한 새로운 대리점
계약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행위
- 계약서상에 외부기관으로부터 계약단가가 고가라는 지적이 있을 경우 거래상대방이 무조건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는 행위
-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수수료율, 지급대가 수준 등을 일방적으로 거래상대방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 계약기간중에 자기의 점포 장기임차인에게 광고선전비의 부과기준을 일방적으로 상향조정한 행위

“대금지급 지연”
- 회사 내 지급절차의 지연 등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에 의해 대금 지급을 지연하는 행위
- 용역 성과물에 대한 검수를 자의적으로 지연시켜 계약 만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대금감액”
- 위탁자의 사정에 의해 용역의 사양 변경, 재작업 또는 추가 용역의 제공을 요청한 후 수탁자의
작업량 증가분에 대해서 대금지급 협의를 하지 않거나 합의된 추가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설비 투자와 인력을 준비하는 등 수탁자가 용역 수행을 위해 비용을 부담 하였으나,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일부 용역을 취소하고 위탁 거래 감소분을 대금에서 감액하는 행위

“낮은 대가”
- 계속적 계약에서 설비 증설과 인력 보강 등 용역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유지하는 행위
- 수탁자에게 짧은 납기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용역 제공에 필요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수탁자가 대가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낮은 대가로 정하는 행위

“불이익 제공”
- 설계용역비를 늦게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하게 된 경우
- 하자보수보증금율을 계약금액의 2%로 약정하였으나, 준공검사시 일방적으로 20%로
상향조정하여 청구한 행위
- 반품조건부로 공급한 상품의 반품을 받아주지 아니하여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반품을 
포기한 경우
- 사업자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이행지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당기간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거래상대방이 사실상 수령을 포기한 경우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물가변동을 인한 공사비인상 요인을 불인정하거나 자신의 책임으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불지급하는 행위
- 자신의 거래상 지위가 있음을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해 합리적 이유없이 거래거절을
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거래상 지위남용성 거래거절)

“재작업”
- 위탁자가 용역을 제공받고 그 내용을 승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공받은 이후에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위탁자의 일방적인 사정으로 용역의 사양 등을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 사전에 정한 검사기준을 자의적으로 엄격히 적용하여 위탁 내용과 다르다거나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수탁자에게 재작업을 시키는 행위

“협찬금, 상품구입 요구”
- 금액, 산정 근거, 용도 등에 대하여 명확한 합의되지 않은 경우로, 판매촉진 등 정당한
목적이 아닌 위탁자의 결산대책 등 손익이 악화된 것을 이유로 협찬금 등을 요청하는 행위
        - 위탁거래 담당자 등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해당 거래 수행과 무관한 상품
또는 용역의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지식재산권 제한”
- 정보성과물이 위탁자와의 위탁 거래 과정에서 얻어진 것 또는 위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당 성과물에 관한 저작권, 특허권등의 권리를 위탁자에게
양도시키는 행위 (권리양도, 2차이용에 관한 비용을 사전 협상하여 대가에 반영한 경우는 예외)



사례연구 1

[관련사례] 한국야쿠르트는 지점별, 제품별 다음년도 판매목표를 수립하여 매년 12월 각 지점에 통보하였음. 또한 2002년도부터 판매목표 달성률 등이 평가항목으로 되어 있는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15개 대리점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등 판매목표를 강제한 사실이 있음

[공정위 심결] 한국야쿠르트는 위탁대리점의 거래의존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거래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며, 한국야쿠르트가 위탁대리점에 대해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과 관련하여 판매목표 금액을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거래상 지위남용행위에 해당됨

[제재내용] 시정명령




사례연구 22

[관련사례] 남양유업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대리점 전반에 걸쳐 대리점이 주문하지 않거나 취급하지 않는 제품 등을 강제할당, 임의공급방식으로 구입을 강요하고, 이마트 등 대형유통업체에 파견하는 진열 판촉사원의 파견계획을 직접 수립 및 관리하였음에도 대리점과 사전합의 없이 진열 판촉사원 임금을 50% 이상 전가함




[공정위 심결] 남양유업은 대리점에 임의적 주문할당이 위법한 구입강제에 해당됨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지속하였음, 진열 판촉사원 투입 및 교체여부를 결저앟고 근태관리 및 
 급여 등 제반사항을 관리하는 등 실질적 고용주임에도 대리점에 급여를 부담시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고발














사례연구 32
[bookmark: _GoBack]
[관련사례] 유선방송사업자인 티브로드홀딩스는 2007년~2008년 기간동안 거래관계에 있는 3개 홈쇼핑사에게 자신의 계열사인 동림관광개발㈜가 춘천에 건설 예정인 골프장에 사전투자할 것을 
강요한 행위가 있음

[공정위 심결] 태광 계열사인 티브로드홀딩스가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의 골프장 건설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자신과 거래관계에 있는 홈쇼핑사들까지 동원한 사례로서, 채널편성권을 가진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 계열사를 지원하기 위해 골프장 사전투자를 강요한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례에 해당함

[제재내용] 시정명령, 과징금











본 편람의 내용이나 공정거래 등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자율준수관리자나 자율준수담당자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율준수관리자 : 최정호 상무이사 010-4534-4777, jhchoi@ddemco.co.kr
· 자율준수담당자 : 정해성 과장(품질보증팀) 010-9543-5567, hsjeong@ddemco.co.kr


공정거래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 불공정 거래행위
	[bookmark: _Hlk80108361]점검항목
	점검사항(Checklist)
	유(한다)
	무(하지 않는다)

	
거래상
지위남용
(공정거래법
 제23조)
	 - 거래 상대방의 기술, 노하우 등을 무상 또는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제공하도록 하지는 않는가?

 - 합리적 이유없이 사업자가 상품(원재료 포함) 또는 용역
   공급업체에 대해 거래와 무관한 기부금 또는 협찬금이나
   기타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상대방과 협의없이 계약해지 할 수 있는 조항을 설정하거
   나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상의 하자보증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하자보수를
   강제하지는 않는가?

 - 계약서 등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업자의 관계규정에
   따른다는 조건으로 계약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 귀책에 의한 검수지연, 물품 검사기간 등을 납품
   기간에 포함시켜 거래상대방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지는
   않는가?

 - 선 시공하게 한 후 기성금을 지연지급하면서 그에 따른
   금융비용을 미지급하지는 않는가?

 - 원가계산상의 착오로 인한 경우 ‘갑’이 해당 계약금액을
   무조건 환수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조건을 설정하고
   거래하지는 않는가?
	
	



■ 부당한 공동행위
	점검항목
	점검사항(Checklist)
	유(한다)
	무(하지 않는다)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공정거래법
 제19조)
	* 계약, 협정, 결의 기타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을
금지함(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는 것만으로도
위법이 됨)

 - 공동으로 가격을 결정, 유지 또는 변경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경락자, 투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등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공동으로 기타 사업자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 제한하지는 않는가?

	
	



■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점검항목
	점검사항(Checklist)
	유(한다)
	무(하지 않는다)

	하도급법
적용확인
(하도급법
 제2조)
	 
- 거래업체가 중소기업인가?

- 제조, 수리, 용역, 건설위탁 중 하나에 해당되는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하도급법
 제4조)
	
-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발주량 등 거래조건을 속이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 기타 부당하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낮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지는 않는가?

	
	

	
물품 구매
강제 금지
(하도급법
 제5조)
	
- 목적물의 품질 유지, 개선 등 정당한 사유외에 물품을
  지정하여 구입하도록 강요하지는 않는가?

- 계약 당시 언급이 없다가 제조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가
  지정한 부품이라고 주장하며, 고가의 부품 구매를 수급
  업자에게 강요하지는 않는가?

- 제조위탁과 관련하여 자재구입처의 지정 등 수급사업자
  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강요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계약 이행 관련
	점검항목
	점검사항(Checklist)
	유(한다)
	무(하지 않는다)

	
부당한 위탁
최소 및 수령
거부 금지
(하도급법
 제8조)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지는 않는가?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않았거나 불분명한 상태에서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거나, 당초 계약에서 정한
  검사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위탁시 납기를 정하지 아니하거나 납기를 변경한 경우
  이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고 납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지는 않는가?

- 수급사업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납기의 연기를
  통보하지는 않는가?

- 발주자의 발주 취소에 따라 이를 수급사업자에
  전가시키지는 않는가?

	
	

	
검사 및
결과 통지
(하도급법
 제9조)
	
- 검사기준 및 방법을 수급사업자와 상호협의하에 공정,
  타당하게 정하는가?

- 검사물량의 과다, 발주처에의 납기 준수 등 통상적인
  사유로 목적물을 수령한 후 10일이 지나서 검사결과를
  통지하지는 않는가?

	
	

	
경제적 이익
요구 금지
(하도급법
 제12조의2)
	
- 원사업자의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재물 및
  경제적 가치 있는 이익을 포함)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하도금거래 개시 또는 대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기타 수급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점검항목
	점검사항(Checklist)
	유(한다)
	무(하지 않는다)

	
감액 금지
(하도급법
 제11조)
	
- 위탁할 때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
  하거나 지급기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이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나치게 감액하지는 않는가?

- 원사업자에 대한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수급사업자의 과오를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하도급대금 지급 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지는 않는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기타 경비 등을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키지는 않는가?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받은 경우, 대금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가?

-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이나, 어음 지급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는 않는가?

	
	

	
부당한 대물
변제 금지
(하도급법
 제17조)
	
-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하도급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지는 않는가?
	
	



image4.jpg
Eac] U
FYUEL | aueel oldig veep BN A
fzog | T3ME 8 wgBA oS MYsls AT 43 8%
=gu 0328
am | PP BB RABOM S NS AL A O 23 BN
ABE | aion o s ana 2o an
L) -
=g
Jlg A2 @7 | ¥V +3ALRC TSNS ASIIL HIMOP 1B BN
anze 3y
EERCLES
hom | SARRUEE 602 UZ 30 X171Y 23 3%
gy Ny
oo H3aY | +3MEMOPI 3T SOl 4B Za 31
2zl

=g avus
w3 ALY 9%
(H16X)

HI§ e 20| FRUIS ©Z, WY AR Q0 ¥ 2 WHY 2 37

2EEX
®19%)

339 41 §2 0I]2 AYPX|, +FMY § 20| HS 3X





image5.jpg
@ DON'Ts




image6.jpg




image7.jpg
@ DON'Ts




image8.jpg
ol FYE FIAURe| A2 M F

SBALAL AU gols 2¥Y £ Qe e(BH3ZE)E HEss o4F

SBHYATL A0 2EE O & + U= HAEH13ZN6)E A
o

FEMYATE E H19EEERK 3RS Z 3O o dtol Y
WRE B AUS MBS 4T

A1 B 2L HEES aAE & Ac AAIE AUSE A%

"=42I1}2| Zlexts SOl o A2 A F

FALRIL S=BHAE FHBAL, $ESE WFOIN FHSH Ye, X',
§9 &8, A8 S9 H2AE FAAXOA HFAZIE AY@ALRI
AteiRtel HS YOl 205lE HubI8el 4Yt LS REHAU, §F
AR 2ol o SY =& 2Fe ATl uEel HApBANM
Hoz X=E UJHE X2 s § Y AR Us Fe:e
Hel)

g
=R T ]

S=IHAE FHIBAL, 8 PO HSSHE Yrige Y2, X2 S0
gt BIYESFOITE $IMARAY $EA|E APFSASMY e, Xz
52 #She F2E M)

FIMARIS| o2 B WOl Y JIFHCt B HYSE TS

g AR Q0 ¥ H13Zo20) [FPE A% 25 3 HES
FOIAY, +BMARI Hold £57|H MeS MY 4Y

STNUE @ Mzl nEol Eool AdolEE =EeEBUS
STAYRIE ofd Xz soiF AoMe, BUBANYY oY A=DE
s ot o

MUY o2 B FFAAROIA HILHE B

SXE50 HA HI8E FIANAXYA LA 4Y

SXE50 FA Fat SXIof thet +IAARIC] 02K 7§ MBS 4F

EANEAL RHOIOIOL ¥ oHZK, wAZA 5 duMHdY b8s
SBHRRIA LEATIE 4B

FIMURIS] A%Y MAS s B2

Acfigol cietol RAsel FEol gL EAR 2 oo g 29
AUBE BMRKSl oMol M WS St o4F





image9.jpg
STALRIONH BFEXI FARAR} 2t Ao x2H0| HBEX| Y2 YYoM 0F
AR SIAAX 2 AoGo] HBr|= St 4T

AARI EHUYMYS BAYY, BFHE=IAAM S JIFo HH
TESA BUSALL FIAUAS EHYMY, SREEMYS DA
k5t Yo o4y

el cdMyNs BAYE, EEGsIAGM 59 0 uE
UseA BAKAL, STHER cdmyne, sXPuts e
HAssol BE oy

AANARIL AR MBS A, BH, ME SOl xSl
chol +IAAAel Migls ARE Y, dALE F0U= FIAAXA
AAE0 i MAS SHAMNIIE A4

Aot SH-HK ARE RAYRC F DAY, BEHSIAAM 5 71T
lal TS WA P, SIARKC F BEsA BA e 4F

AR FFAAROA MBE XY SO A=K FURF, Y502 §
SBAUR HMAYE AROl oJs F7tz  wdE H|8, XNMAS
SBALRNH LYATIE 4T





image1.png
@ HEA 2RSS 37H] #2ln - x ‘ [ ®us : dolk sezd X x  + [ — X
C A 79 28| ddemcocokr A &
% @ A A2l 1288k oitzor ] 2eE - HE 2. 7 o7l 22

Home  Contact

Y
[}
X
oo

K

t YR ZRUE





image2.jpg
Risk.
Management

Global 7lged
Standard Aol





image3.jpg
olgArg g

PR

=303, X372 L X3YY §2 7IWe A HY w3
H3Z @)

MRel BE

U3 BECIEHE BB 7Y
) C1ExE H ]

H33 X3

UENRYE H33 FYY L2REH 152 ol FSAARA XIS
(H6%)

o2 X2

BYARASLE 60U L2 B 712 Lol i3 XIS
®13F)

XX XIZ | BAVBRARYE 0US FAe e A XIJ LK 0[XIS 30|

(®3%) H 155%0|88 Hgot X Ho|xt XIF

3o =9

258 § 33w use= WiNy P2, seaddel 1Y
Hiesoz AR tusoz By Ze, seatael





